
(i)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어느 한 외국
에서 결손이 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별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각국의 소득에 안분
하여 차감한 금액임 (ii) 위와 같은 안분 차감은 한·중 조세
조약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어긋나지 않음

1. 개요1

원고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 온 내국법인입니다. 원고는 국내사업과 중국사업에서

는 흑자를 보고 미국사업에서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가령 국내원천소득이 100원, 중국원천소득이 150원, 미국원천소득이 (-)50원이고 세

나라 모두 세율이 20%로 같다고 가정하면, 아직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 단계에서 원고의 전세계소득 200원에 대한 법인세는 40원

입니다. 원고는 중국에 낸 세금 30원에 대한 공제한도2를 40원 x 150/200원 = 30원으로 계산하여 중국 세금 30원 전액을 공제받고 40원

– 30원 = 1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미국 결손금 50원을 국내원천소득 100원과 중국원천소득 150원의 비율(2:3)로 안분해서 국

내원천소득에서 20원을, 중국원천소득에서 30원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각 100원 – 20원 = 80원(국내)과 150원 – 30원 = 120원(중국)으

로 조정한 뒤 중국세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40원 x 120/200원 = 24원으로 보았습니다. 부수적 쟁점으로 원고는 국세청의 법해석은 국내법

해석론으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계산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청 편을 들었습니다.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항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은 공제한도 계산을 국내법에 맡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

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3,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때 그 결손금을 국가별 원천소득의 계산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지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어느 국외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공제한도가 마련된 목적 및

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그 결론을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어느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외국의 국외사업장에

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나아가 국내 법

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의 기여로 생긴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 되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는 결

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외원천소득을  한  단위로  묶는다면  국외원천소득(순소득)은  150원  –  50원  =  10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제한도는

40x100/200 = 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사업장

에 대하여 별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면,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40x150/200 = 30이 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는 경

우에는 40x120/200 = 24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내국법인까지 포함하여 결손금을 안분비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외사업장에

서 발생한 결손금의 국가별 배분에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국세액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

외원천소득을 한 단위로 보는 이른바 일괄한도제를 택하면 되는데 왜 법은 국별로 따로 한도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을까요? 일괄한도제

에서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한도초과세액을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발생한 한도미달세액을 이용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고세율국에 투자해 한도초과가 발생한 기업은 공제한도를 늘리기 위해 저세율국에 자금을 보내 인위적인 국

외원천소득을 창출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한도를 따로 계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세제가 워낙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별 한도 위에 일괄한도를 다시 얹으면 문제가 풀렸겠지만 법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 듯합니다.

 

1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2 공제 전 산출세액 X 중국원천소득/전세계소득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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